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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국문초록：최근 신연구의 발 과정에서 두드러진 변화의 하나는 사회의 발견이다. 이에 

본 논문은 신연구의 에서 과학기술자사회와 과학기술과 시민참여에 한 국내 연구동

향을 정리하여 한국의 기술 신 연구가 과학기술사회학 나아가 과학기술학과 을 넓히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 으로 한다. 그동안 한국의 과학자사회에 한 다양한 경험  연구들은 

학의 연구자들에게 집 되어 있었고 출연연 연구자들은 훨씬 은 심을 받고 있었으며, 

기업의 연구자들에 한 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웠다. 한 연구의 심이 서구의 연구를 

한국에 이식하는 형태가 다수를 차지하 다. 반면 업  평가 제도의 변화, 학 랭킹, PBS 

제도 등의 향이나 학벌 네트워크의 향에 한 경험  연구가 오히려 한국 과학자사회의 

독특한 특징을 보여주며 련 연구에 기여할 여지가 큼에도 아직 이러한 연구는 크게 부족한 

상황이다. 다만 과학자사회에 한 경험  연구들은 한국사회에서 신을 담당하는 연구기

과 연구자들이 오랜 국가주도의 연구개발 경험과 국가주의  시각으로 인해 정부의 지도

에 순응하는 성향이 강하다는 한국  특징을 보고하고 있다. 한편 시민의 과학기술 참여에 

* 이 논문은 2017년 STEPI 정책연구 “한국 기술 신연구의 황과 과제”의 일환으로 작성된 

을 발 시킨 것이다.

** 경희 학교 사회학과 교수 (hbak@khu.ac.kr)



156  기술 신연구 25권 3호

주제어：과학기술자사회, 과학기술과 사회, 과학기술 민주주의, 시민의 과학기술참여

한 연구는 주로 시민의 과학기술참여를 과학기술 민주주의라는 차원에서 근하고 있었고, 

강한 실천지향 인 모습을 보여 다. 그러나 아쉬운 은 아직 이러한 시민참여가 어떻게 기

술 신의 방향과 내용에 향을 미쳤는지  미치도록 할 것인지에 한 연구가 상 으로 

다는 이다. 한 기술 신의 에서 볼 때 시민의 과학기술 참여가 지식생산과 기술

신에 어떻게 기여하는지가 요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한 연구가 상 으로 었다. 따라

서 그동안 과학기술의 민주주의를 강조하던 학자들이 실제로 다양한 방식의 시민참여를 실

험해 온 것처럼, 시민들의 지식이 기술 신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의 시민참여를 고

안하고 구 하는데 신연구자들의 실천 인 노력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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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The goal of the present study is reviewing the literature on the scientific 

community and also on science, technology & society to increase interactions between innovation 

studies and social studies of science and technology. Up until now, various empirical studies 

on Korean scientists and engineers have been concentrated on researchers at universities, 

while they have paid inadequate attention to researchers at state-funded research institutes 

and private companies. In addition, these studies have tended to use concepts in Western 

academia to elucidate Korean cases. On the other hand, recent empirical researches on the 

effects of the evaluation systems in universities, PBS system, and the network of school 

ties suggest that these topics may reveal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Korean scientific 

community. Empirical studies on the scientific community have also shown that Korean 

research institutes and researchers who are in charge of innovation in Korea have demonstrated 

a tendency to conform to the government's guidance due to long experiences of state-led 

R&D and nationalism. Research on science, technology and society has viewed the participation 

of citizens in science and technology as a way toward science and technology democracy, 

and tended to have a strong practical orientation. However, there has been a relatively small 

amount of research on how citizen participation influences the direction and content of 

technological innovation. Also, although, from the viewpoint of technological innovation, how 

participation of citizens in science and technology can contribute to knowledge production 

and innovation is a critical issue, relatively small numbers of case studies on this subject 

have been conducted. Therefore, as the scholars who have emphasized the democracy of 

science and technology have actually experimented with various ways of citizen participation, 

innovation researchers may have to design and implement citizen participation through which 

citizens’ local knowledge can contribute to technological inno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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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신연구와 사회의 재발견

20세기 반이후 신연구는 주변의 많은 학문분과들로부터 이론  자원을 공 받으

며 학제  연구로 성장해왔고, 어느덧 하나의 독립된 학문분과로 확고하게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런데 그동안 신의 사회  성격 혹은 신과정에서 사회의 역할은 신연구에

서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다. 기 신연구에서는 기술의 확산에 한 설명에 사회학

 근이 요한 기여를 해왔고 기술사회학과의 교류도 활발히 이루어진 반면, 이후 기

술경제학, 기술 리학, 연구정책 등이 신연구의 주축으로 자리매김하면서 사회  요소

에 한 심은 신연구에서 부차 인 치에 머물게 된 것이다(Martin, 2012). 

일례로 기 신이론은 ‘기 연구->응용  개발연구->확산’이라는 선형  계를 

가정하면서 투입, 산출, 경제성장이라는 경제학  개념으로 기술 신을 설명하려 했다. 

여기에서 과학기술자집단은 신의 주체로 인식되었지만 이들은 체로 설명의 상이

라기보다 연구비처럼 신과정에 투입되는 하나의 추상 인 요소로 간주되었다. 기 과

학사회학이 천착했던 과학기술자 ‘사회’의 구조나 특성은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한 채 

신연구자들은 과학기술자를 추상 인 과학기술 하부구조의 하나로만 다루어 온 것이다. 

이후 신체제이론이 분석단 를 국가, 지역, 산업섹터로 확장해 나갔을 때도 (시민)사회

는 신연구에서 요하게 다루어지지 않았다(송 진, 2006; 송 진⋅성지은, 2013). 

그러나 최근 신연구의 발 과정에서 두드러진 변화의 하나는 사회의 발견이다. 지

난 10여년사이 신정책은 산업발 ⋅경제성장이라는 경제  목표를 넘어서 더 나은 사

회(better society)라는 사회  가치와 목표를 강조하기 시작했고, 신이론 역시 기술과 

산업의 테두리를 넘어 사회-기술시스템을 강조하면서 신연구에서 과학기술과 사회의 

계가 요하게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송 진, 2006, 2008; 송 진⋅성지은, 2013; 한재

각⋅조보 ⋅이진우, 2013; 박희제⋅성지은, 2015; Martin, 2016). 이와 더불어 그동안 상

으로 간과해 온 과학기술사회학과 과학기술학에 한 심 역시 커지고 있다. 신

연구가 새로운 환경을 반 하며 지속 으로 발 하기 해서는 기존의 경제학, 행정학뿐 

아니라 주변의 사회과학 분야들과 더욱 활발하게 교류하고 융합해 나가는 것이 요한

데, 과학기술과 사회의 계를 주된 연구주제로 삼아온 과학기술사회학과 과학기술학이 

그 상으로 유력하게 등장한 것이다(Martin, 2012). 

이러한 맥락에서 이 은 신연구의 에서 과학기술자사회와 시민의 과학기술 참

여에 한 국내 연구동향을 정리하여 한국의 기술 신 연구가 과학기술사회학 나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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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학과 을 넓히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한국의 신연구와 과학기술과 사회에 

한 연구는 상 으로 역사가 짧고 연구자의 수도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서구

보다 신연구, 과학기술사회학, 과학기술학 연구가 첩되어 발 하기에 더 좋은 토양

을 갖추었다고도 할 수 있지만 아직 이들 분야에서 실질 인 지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

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한 과학기술자사회와 과학기술과 시민참여 연구에 한 

비 인 근을 통해 향후 기술 신연구가 진 할 방향을 모색하는데도 기여할 것이다. 

국내의 연구동향을 표할 연구결과는 다음의 과정을 통해 선택되었다. 먼  한국에

서 과학기술 신을 다루고 있는 표 인 학술지인 <기술 신연구>, <기술 신학회

지>, <과학기술학연구>의 창간호부터 2016년까지 발간된 모든 호의 목차를 참조하여 

이 의 주제와 련된 논문을 살펴보았다. 한 이들 논문의 참고문헌과 자의 문성

에 비추어 기타 국내외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들을 보충 으로 살펴보았다. 이들은 주로 

사회학분야의 표 인 학술지인 <한국사회학>과 <경제와사회>에 발표된 논문들과 

문 에 실린 논문들이다. 연구보고서는 많은 경우 주요 내용이 학술지에 게재된다는 

을 고려하여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포함시키지 않았다. 그러나 이 논문이 다루고 있

는 범 한 연구범 로 말미암아 문헌의 취사선택이 불가피했고 이는 정성 인 단에 

따라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 일례로 련주제에 한 논문이라도 이론 인 논의나 개

념소개가 인 논문은 생략했고 한국사회에 한 경험  연구를 심으로 연구동향을 

정리하 다. 

이후의 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개된다. 먼  다음 은 제도주의 과학사회학의 핵

심주제인 과학자사회의 성격에 한 경험  연구들을 리뷰하여 한국 과학기술자사회의 

제도  특성을 살펴보고 이러한 특성이 신연구에 주는 함의를 살펴본다. 이어 과학기

술학의 핵심주제라고 할 수 있는 과학기술과 시민참여의 계에 한 경험  연구들을 

통해 사회에 한 심이 신연구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지를 살펴볼 것이다. 이들 주제

에 한 연구들이 기 고 있는 이론과 개념들이 체로 서구에서 수입된 것이라는 을 

고려하여 각 은 먼  서구에서 이러한 각 주제가 연구된 배경을 간단히 설명하고, 이

어 같은 주제에 한 국내 연구결과의 특징을 논의한 후, 마지막으로 신연구의 에

서 미진했던 연구 역과 앞으로 요구되는 연구의 방향에 해 논의하는 형식을 취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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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과학기술자사회 연구의 황과 과제

신은 과학지식과 기술의 생산뿐 아니라 신을 한 정책과 자원의 동원, 신의 결

과물의 이용과 확산,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뒷받침하는 정치, 경제, 문화  활동을 포함

한 매우 범 한 활동이다. 한 사회의 신능력은 이러한 다양한 요소들이 얼마나 체계

으로 작동하느냐에 달려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신과정에서 가장 핵심 인 활

동을 뽑으라면 많은 이들은 과학지식의 생산을 떠올릴 것이다. 실제로 신에 한 통

인 시각은 지식의 생산을 신과정의 핵심으로 간주했고, 같은 맥락에서 과학기술자를 

신과정에서 추 인 역할을 수행하는 주체이자 신을 한 핵심 인 자원으로 간주

했다(송 진⋅성지은, 2013). 

그런데 과학기술자는 단지 연구비나 정책  지도에 따라 자동 으로 유용한 지식을 

생산하는 집단이 아니다. 문가 집단으로서 이들은 외부의 자원에 의존하면서도 업무와 

평가에 상 으로 높은 수 의 자율성을 갖고 있고, 이러한 특징은 다른 사회집단과 구

별되는 독특한 규범과 내부질서를 만든다(송 진⋅이은경⋅송성수⋅김병윤, 2003). 동시

에 과학기술자는 스스로의 활동에 필요한 자원을 직  창출하지 못하고 외부(국가, 기업, 

학 등)의 지원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자율성은 과학기술에 한 사회의 지원

이 이루어지는 방식에 크게 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과학지식의 

보편성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자를 둘러싼 사회 ⋅역사  환경에 따라 과학기술자의 

집단  성격이나 과학기술의 제도  성격에 국가별 차이가 발생한다(Ben-David, 1971). 

신을 한 정책  지원이 보다 효과 으로 이루어지기 해 이러한 과학기술자 집단

의 사회 ⋅제도  성격에 한 이해가 요긴함은 두말할 나 가 없다. 

반면 한국의 신 연구는 주로 학, 연구소, 정부의 정책 등과 같은 제도 , 거시  

의 연구가 주를 이루었고 개별연구자 는 과학기술자사회에 한 심은 상 으

로 었다. 한국 신연구와 신정책에서 과학기술자에 한 심은 체로 경제성장을 

한 인력자원으로서의 과학기술자에 한 심에 머물 다.1) 즉 과학기술인력을 어떻

게 체계 으로 양성하고 리할 것인가가 과학자사회에 한 연구와 정책의 최  심

사 다(송하 ⋅하태권⋅장지원⋅홍성만⋅김지 , 1995; 엄미정⋅박재민, 2007; 민철구, 

2010; 정경자⋅이주량⋅이 민, 2010). 조 으로 과학기술자사회의 집단  가치 이나 

1) 헌법 제127조 제1항은 "과학기술의 신과 정보  인력의 개발을 통해 국민경제의 발 에 노

력해야 한다."고 시하여 과학기술의 기여를 경제분야로 한정하고 있다.



과학기술과 사회 연구의 황과 과제  161

행동양식에 한 이론 ⋅경험  분석을 통해 한국과학기술자의 특징을 포착하려는 시

도는 드물었다. 

1990년 말부터 과학기술자사회에 한 서구의 사회학  연구가 국내에 본격 으로 소

개되기 시작했다. 1998년 머튼(R. Merton)의 ｢과학사회학｣ 번역본이 우학술총서로 두 

권으로 나뉘어 출 되었고, 이듬해 오진곤이 ｢과학자와 과학자집단: 그들의 역할과 사회

 책임｣이라는 제목으로 련 연구들을 발췌⋅번역하여 출 하 다. 이후 2000년  

부터 서구이론의 소개를 넘어 한국의 과학기술자집단에 한 논의가 비로소 이루어지기 

시작했다(윤정로, 2000; 송 진⋅이은경⋅송성수⋅김병윤, 2003; 김환석⋅김동 ⋅박진

희⋅조혜선⋅박희제, 2010). 이에 이 은 과학기술자사회에 한 연구를 과학기술자의 

규범과 가치  연구, 보상체계에 한 연구, 연구생산성과 계층화에 한 연구로 나 어 

이들 연구가 서구에서 이루어진 배경과 한국에서의 경험  연구 황을 비교하며 살펴본

다.

1. 과학기술자의 규범과 가치  

1.1 과학기술자사회 규범연구의 배경 

문가 집단으로서 과학기술자사회는 다른 사회집단과 구별되는 독특한 규범과 보상

구조 그리고 계층질서를 갖고 있고, 이러한 과학기술자사회의 독특한 성격에 한 이해

는 신활동의 근간인 연구 활동을 효율 으로 조직하기 한 정책수립에 필수 이다. 

그동안 과학기술자사회 자체의 성격에 한 연구는 과학사회학 분야에서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져왔다. 특히 머튼은 지난 수세기에 걸친 과학의 비약  발 을 과학의 제도  특

성이라는 사회학  요인에서 찾고자했다(머튼, 1998). 그는 과학자사회를 계약 계가 지

배하는 사회가 아니라 내부의 비공식 인 사회  규범이 지배하는 ‘공동체(community)’

로 보았고 이러한 규범질서로부터 과학제도의 비약 인 성공의 단 를 찾으려 했다. 즉 

과학자사회 내에서 공유되고 과학자들의 행동을 지배하는 독특한 규범구조는 과학의 발

에 필수 인 구성요소라는 것이다. 머튼은 과학의 규범구조로 경험  증거, 논리  일

성, 체계 인 측과 같은 인지  규범과 공유성, 보편성, 탈이해 계, 조직화된 회의

라는 사회  규범을 제시했다(머튼, 1998).2)

2) 공유성(communism) 규범은 과학  발견은 과학자 공동체의 집단  노력의 산물이며 따라서 

모든 과학  발견은 다른 과학자들과 공유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보편성(universalism) 규범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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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안 연구자들의 심에서 멀어졌던 과학의 규범구조는 최근 과학의 상업화와 과학

자의 일탈이 요한 논쟁거리로 등장하면서 재조명을 받게 된다. 20세기 후반 이후 과학

은 경제성장의 엔진 역할을 요구받고 있고, 이에 따라 상아탑이라 불리던 학에 산학

력단, 지 재산권, 기술이 사무소, 산학클러스터 같은 새로운 제도와 조직이 속속 도입

되고 있다(홍성욱, 2004; 배태섭 2011; 윤종민, 2013; Etzkowiz, Webster & Healey, 1998; 

Slaughter & Rhoades, 2004; Crossant & Smith-Doerr, 2008; Berman, 2012). 이에 기업

가 학(entrepreneurial university) 혹은 학술자본주의(academic capitalism)로 불리는 

이러한 변화가 연구자들의 가치 과 행동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가를 이해하기 한 비

교 거(reference)로 머튼이 제기했던 과학의 규범구조가 재조명을 받게 된 것이다. 

과학의 상업화에 비 인 학자들은 과학의 규범에서 벗어나는 행 는 일탈 인 행

로 인식하고 과학의 상업화가 공유성이나 탈이해 계 규범을 약화시켜 과학의 발 을 

해할 것으로 우려한다(크림스키, 2010; Bok, 1982; Rosenzweig, 1985; Sismondo, 

2010). 반면 일부 연구자들은 과학의 상업화에 한 가치 단은 뒤로하고 규범구조를 과

학제도의 변화를 설명하기 한 거로써만 사용한다. 이들에 따르면 과학의 상업화로 

인한 공유성과 탈이해 계 규범의 약화는 일탈이라기보다 변화하는 과학제도를 반 하

는 자연스러운 과정일 뿐이고 이것이 과학의 발 을 해한다는 주장은 과장된 것이다

(Etzkowitz, 1989: Ziman, 2000). 

1.2 한국 과학기술자사회의 규범과 가치

지난 10여 년 동안 과학기술자의 규범과 가치 에 한 국내의 경험  연구들은 주로 

과학사회학자들에 의해 이루어져왔다. 일례로 박희제(2006a)는 물리학과 생물학 분야의 

교수들에 한 심층인터뷰를 통해 한국의 과학자들이 공유성이나 탈이해 계 같은 통

인 규범의 통제력이 확립되지 못한 상황에서 지 재산권의 추구나 상업  응용성의 

강조와 같은 새로운 규범이 큰 항 없이 확산되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고 주장한다. 

과학자의 주장이 인종, 성, 국 , 소속기 의 명성과 같은 과학자의 귀속  지 와 무 하게 비

인격화된 정당화 기 에 따라 평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탈이해 계 는 이해 계의 월

(disinterestedness) 규범은 연구 련 활동의 동기를 통제하는 규범으로 연구수행과정 는 동

료의 연구를 평가함에 있어 과학 이외의 이해 계에 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며, 조직

화된 회의(organized skepticism) 규범은 과학  증거에 입각하여 확실한 지식에 도달할 때까

지 모든 주장에 해 그 출처의 권 와 상 없이 비 이고 회의 인 태도를 견지해야 한다

는 것을 뜻한다. 머튼이 주장한 네 가지 규범은 각 규범의 문 머리 자를 따 흔히 CUDOs라

고 불린다 (박희제 2006a, 2007,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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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설문조사 분석 결과들은 상업화와 거리가 먼 기 연구자들이 응용연구자들보다 공유

성을 더 강조하고, 주로 평가를 받는 입장의 은 과학자들이 기성 과학자들보다 보편성

과 조직화된 회의를 더 강조하는 모습을 보고하고 있다(박희제, 2007, 2008). 한국의 과학

자사회에는 연구자가 처한 환경과 제도  치를 반 하는 형태로 규범이 다르게 나타

나고 있지만, 체 으로 연구의 상업  용성에 한 강조를 규범  가치로 인정하는 

모습이 범 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한편 머튼의 규범을 과학기술자의 연구부정과 

연결시켜 연구한 김환석과 김명심(2010)은 공유성과 탈이해 계 규범이 약할수록 증거

의 날조와 변조, 그리고 표 이 증가한다고 보고하여 과학자사회의 규범과 일탈의 계

를 논의하고 있다. 

한국 과학기술자사회의 규범  특징과 련해 가장 흥미로운 은 국가주의 혹은 민

족주의  가치의 역할이다. 한국의 산업발  과정에서 과학기술이 핵심 인 도구로 동원

되어 왔다는 은 많은 학자들이 지 하고 있는 바이다. 특히 속한 산업화를 통해 정

권의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했던 박정희 정부는 과학기술을 경제성장의 도구로써 국가

으로 동원했다. 이 시기에 산업화와 경제성장은 단지 경제 으로 잘 사는 문제가 아니라 

‘민족 흥’의 과제로서 제시되었고, 같은 맥락에서 산업화를 견인하는 과학기술은 ‘조국

근 화’를 한 도구이자 자원으로 간주되었으며 과학기술자들은 ‘애국자’로 호명되었다

(문만용, 2006; 박진희, 2006; 김동 , 2010; Kim & Leslie, 1998; S. Kim, 2014). 과학기술

자 단체들도 이러한 국가와 사회의 호명에 극 호응해 국가발 에 한 기여를 과학연

구와 기술 신의 임무로 제시했고, 이 과정에서 국가가 필요로 하는 분야에서 연구하고 

개발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풍조가 형성되었다(김동 , 2010; 한경희⋅최문희, 

2014). 

물론 과학기술에 한 도구주의  은 한국사회에만 독특한 것이 아니다. 상아탑

인 통이 남아있는 서구에서도 과학기술을 국가경제 발 의 도구로 인식하고 산업발

에 도움이 되는 기술 신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것은 보편 인 상이다(Berman, 

2014). 그러나 한국의 경우 단지 과학기술에 한 도구주의  시각을 넘어 자신의 연구 

는 과학기술의 발 과 국가의 이익을 하나로 바라보는 국가주의  시각을 과학기술자

뿐 아니라 일반시민들에게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는 에서 서구의 경험과 차이를 갖는

다(박희제, 2013; Bak, 2014a). 한국사회에 만연한 과학기술에 한 민족주의  시각은 

황우석이 자신의 연구를 생명공학의 고지에 태극기를 꽂은 ‘Made in Korea’ 생명공학으

로 포장하고 이것이 국민들의 열 인 반응을 이끌게 만든 요한 배경이다(Kim, 2008; 

Kim,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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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과학기술에 한 국가주의 , 민족주의  가치 은 과학기술자를 넘어 한국사

회 반에 깊숙이 존재하는 심상이고(S. Kim 2014), 따라서 이것이 특정 과학연구와 기

술 신 과정에 어떻게 동원되는가를 살펴보는 것은 신연구의 요한 과제임에 틀림없

다. 즉 신연구와 련해 요한 것은 과학기술에 한 국가주의 시각을 드러내는 것 

이상으로 그것이 한국의 신과정에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가이다. 그러나 지 까지의 연

구들이 한국의 과학기술자사회 혹은 한국사회 반에 깔려있는 과학기술에 한 국가주

의  가치 을 성공 으로 드러낸 반면 과학기술에 한 국가주의  시각이 기술 신과

정에 어떤 향을 미치는지에 해서는 아직 논의가 부족하다. 

이 에서 한국 엔지니어들의 사회  역할과 정체성을 다룬 한경희와 최문희의 연구가 

주목할 만하다. 이들은 그동안 정부가 정책  목  실 을 해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정

치가 기술을 압도하는 형태의 기술개발경험을 갖게 되었고 이로 인해 한국의 엔지니어

들이 탈정치화와 과도한 정치화의 모순된 경향을 갖게 되었다고 진단한다. 즉 한국의 엔

지니어들은 한편으로 자신의 역할을 “정치  행정분야 엘리트들이 의사결정의 주요 축

을 담당하고 공학 문직은 국가가 필요로 하는 분야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것으로 

한정짓는 탈정치화된 모습을 보이는 반면 다른 한편으로 정부정책의 흐름에 부합해 국

가가 필요로 하는 분야에서 연구하고 개발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과도한 정치화 경

향을 갖는다는 것이다(한경희⋅최문희, 2014, pp.198-199). 결국 이러한 모순된 정체성을 

통해 국가주의  가치 은 한국 엔지니어의 역할을 기술  역에 제한시키면서 정부 

정책에 순응 인 태도를 강화하는 것으로 보인다. 자연과학자와 공학자의 차이가 고려되

어야 하겠으나, 국가주의  가치 을 한국 과학기술자 집단의 행  특성과 연결시켜 

논의했다는 에서 이들의 연구는 앞선 연구들보다 진일보한 연구결과를 보여  뿐 아

니라 향후 연구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주목할 은 국가주의 혹은 민족주의는 다양한 집단에 의해, 다양한 

유형으로 정의되고 동원될 수 있다는 것이다(Gottweis & Kim, 2010). 를 들면 과학에 

한 국가주의  시각은 과학기술분야로의 인재유입을 해 국가가 동원하는 자원일수

도 있고 한 연구자가 자신의 연구에 한 국가의 지원을 담보하기 한 도구일 수도 있

다(Kim, 2008). 한 과학 발 과 국가  이익을 하나로 바라보는 시각은 한국의 과학자

들이 산업발 에 도움이 되는 지식을 생산하는 것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도록 돕고 나아

가 학술과학에서 과학의 상업화를 더 손쉽게 수용하고 정당화하도록 유도할 가능성이 

큰 반면, 과학의 공익성을 강조하여 과학의 사유화나 상업화에 항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도 있다(박희제, 2013; Kim & Leslie, 1998). 따라서 한국에서 국가주의 혹은 민족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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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 이 어떻게 연구자들에게 내면화되고  어떤 방식으로 활용되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기술 신에 필요한 자원을 동원하고 이를 정당화하는 과정을 설명하는데 요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2. 과학의 보상체계

2.1 과학의 보상체계 연구의 배경

보상구조는 제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핵심 인 개념이다. 통 으로 과

학사회학은 동료들의 인정을 가장 요한 과학의 보상체계로 보았다. 여기에서 주목할 

은 과학자의 연구결과와 교환되는 동료들의 인정은 단순히 과학  지식의 확 에 기

여했기 때문이 아니라 다른 과학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가없이 제공했기 때문에 주

어진다는 것이다(Hagstrom, 1975; Bourdieu, 1975). 머튼은 동료의 인정을 과학규범의 

수와 연결시켜 논의하는데, 일례로 과학자는 자신의 연구결과를 학술지와 학회발표를 

통해 신속하게 공유함으로써 동료들의 인정이라는 보상을 얻게 된다(머튼, 1998; 

Gaston, 1978). 

물론 과학에서 동료인정만 요한 보상인 것은 아니다. 최근 경제  보상을 심으로 

과학제도를 설명하는 과학경제학이 잘 보여주듯 과학기술자 역시 동료인정 이외의 다양

한 보상에 반응한다(스테 , 2012). 다만 과학자사회를 자율 인 공동체로 인식하던 기 

연구자들은 동료의 인정과 평가가 곧 좋은 학이나 연구소의 직 , 많은 연구비, 학술

원 회원과 같은 명 직 등 다양한 보상의 분배를 결정하게 된다고 보았다. 반면 부르디

외는 연구비 배분이나 다른 학자의 임명권을 결정할 수 있는 정치 ⋅제도  권력과 동

료집단에게 학문  능력을 인정받는 데서 비롯되는 상징  권력이 구분되고, 이 두 권력

의 역학 계에 의해 과학제도의 특징이 결정된다고 주장한다. 특히 특정한 사회의 과학

자사회가 갖는 자율성은 제도  권력과 상징  권력의 상 인 향력을 결정하는데, 

자율성이 제한 일수록 과학 외부의 이해 계와 권력이 보상에 큰 향력을 행사하게 

되고 이를 매개하는 제도  권력의 향이 커지게 된다(김환석, 2002; Bourdieu, 1975). 

한편 일부 비 인 학자들은 과학의 보상체계를 과학제도 밖의 이해 계와 권력에서 

찾는다. 이들은 과학연구가  더 많은 자원을 요구하게 되면서 과학연구를 한 연구

비의 출처에 과학자가 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최근 학 교수나 공공부문 연구

자들의 업 평가에 논문발표 실  외에 연구비수주나 기술이 료 수입이 요하게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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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을 동료 과학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가없이 제공했기 때문에 얻어지는 인정

으로 설명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일례로 2007년 미국 뉴욕 의 순로열티 수입은 약 2조

원(18억 8천만 달러)이었고, 교수들은 이  약 7,000억원(6억 5천만 달러)을 받았다(스

테 , 2013, p.99). 따라서 이들의 연구는 과학의 규범, 보상구조, 연구행 가 연구비를 제

공하는 기업의 이해 계(클로펜버그, 2007; 크림스키, 2010)나 정부의 이해 계와 정책

(Berman, 2012)에 의해 결정되는 모습을 강조한다. 

2.2 한국과학에서의 보상체계

과학의 보상구조에 한 연구는 과학의 보상구조가 얼마나 동료 과학자들에 의해 자

율 으로 분배되는지 아니면 과학제도 밖의 이해 계가 보상을 결정하는지를 통해, 한 

과학제도 내의 상징  권력과 제도  권력의 상 인 향력의 크기를 통해 특정한 시

, 사회, 분야의 과학제도가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가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그러

나 이처럼 풍부한 이론  자원들이 여러 경로를 통해 국내에 활발히 소개된 반면 과학자

사회의 보상구조를 탐구한 경험  연구에서 선물교환, 과학장, 상징  권력, 제도  권

력, 이해 계 등의 개념이 제 로 활용된 경우를 찾아보기 어렵다. 

국내 신연구 분야에서 과학자사회의 보상에 한 연구는 주로 이공계 기와 련

해 과학기술자들의 보상만족도를 심으로 이루어졌다. 일례로 민철구(2010)는 학의 

연구자는 보다 나은 연구환경을, 정부 출연연 연구자는 직업 안정성 개선을, 기업 연구

자의 경우 더 높은  보상을 선호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고, 정경자⋅이주량⋅이

민(2010)은 과학기술자들의 보상만족도 결정요인은 직무성취도, 경제  상, 사회  

상 순으로 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들 연구들은 과학인력 리라는 측면에서 

정책  함의가 큰 반면 한국 과학자사회의 특징을 드러내고 이를 이론 으로 논의하지

는 못하고 있다. 

과학의 보상체계와 련해 한국 과학자사회의 특징은 강한 국가의 향에서 찾을 수 

있다. 지난 10여 년 간 연구자들은 과학기술에 한 국가의 향에 주목해왔고 서구의 

과학기술자사회와 비교할 때 상 으로 낮은 자율성과 강한 외부의 향이라는 특징에 

천착해왔다. 한국 과학자사회의 보상구조에 한 국내의 경험  연구들은 공통 으로 한

국 과학자사회의 보상구조 결정에 국가가 핵심 인 역할을 수행해왔다고 주장한다. 김동

과 홍윤기는 한국에서 시행되는 과학상의 제도  변화와 특징을 분석한 연구에서 한

국의 과학상이 과학자사회나 민간보다 정부에 의해 주도되었고, “과학자사회 내부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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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산이라는 기능보다는 정부의 과학정책이라는 외부  목표를 실 하기 한 통제방

식으로 기능”해왔다고 주장한다(김동 ⋅홍윤기, 2010, p.195). 결국 김동 과 홍윤기는 

과학상을 통해 한국의 과학자사회가 국가라는 외부의 힘이 강하게 작용하는, 다시 말해 

상 으로 자율성이 작은 공동체라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정부의 경제개발 계획에 발맞추어 산업에 필요한 기술을 도입하고 개량하는데 

이 맞추어져 발 해온 출연연은 제도 으로 국가의 향이 클 수밖에 없다(송 진⋅이

은경⋅송성수⋅김병윤, 2003). 실제로 연구주제 선택 결정요인을 분석한 경험  연구는 

국가의 통제가 강한 출연연의 연구자들이 연구주제의 선택에 있어 상 으로 자율성이 

크게 제약을 받고 있음을 보여 다(박희제, 2010). 결국 한국의 연구생태계는 국가주도의 

연구개발을 통해 정부에 한 높은 의존도를 특징으로 발 해왔고 이는 특히 학보다 

출연연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3) 

국가주도의 연구개발은 필연 으로 연구자에 한 보상구조를 결정하는데도 국가가 

핵심 인 역할을 하도록 만드는데 이는 학술과학이 상업화되는 과정에서도 잘 나타난다. 

즉 서구의 학에서 과학의 상업화는 공공부문 과학연구에 한 국가의 지원 약화를 산

학연계 강화를 통해 보완하는 과정에서 진 되었다면 한국의 경우 국가지원의 지속 인 

확 와 국가의 지도가 맞물리는 형태로 공공부문 과학의 상업화를 견인하고 있는 것이

다(박희제, 2006b, 2013; 배태섭, 2011; Bak, 2014a). 경험  연구들은 국가의 학연구 지

원정책이 한국 학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를 살펴 으로써 간 으로 국가에 의

한 과학자사회 보상구조의 변화를 시사하고 있다. 일례로 박희제(2006b)는 최근까지 한

국정부의 학에 한 연구비 지원 증가가 한국 학의 연구를 기 연구에서 응용연구

로 변환시키고 있음을 보여주며, 황혜란⋅윤정로(2003)와 한경희(2006)는 정부의 형 

연구비지원 제도로 인해 학의 정부지원에 한 의존도가 커지면서 한국 학연구가 

정부의 정책지향에 따라 획일화, 동형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한다. 각 학이 

자신의 특장 을 살리는 방향으로 다양하게 발 하지 못하고 정부의 형연구비지원 정

책에 발맞추다보니 모든 학이 비슷한 시기에 유사한 연구조직과 보상체계를 갖추고 

비슷한 방식으로 연구를 수행하게 된다는 것이다. 결국 국가의 연구비 지원이라는 외부

3) 한국 내에서도 과학자사회의 자율성이 연구자의 치에 따라 크게 다르다는 은 강조될 필요

가 있다. 교육이라는  다른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학이 출연연보다, 상 으로 손쉬운 정

년보장의 혜택을 릴 수 있었던 학의 시니어 교수들이 연구 성과 압력에 노출된 은 교수

들에 비해, 커다란 연구비가 요구되지 않는 분야(eg, 수학)의 연구자들이 많은 연구비가 요구되

는 분야(eg, 실험물리)의 연구자들에 비해 훨씬 큰 자율성을 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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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보상이 커짐에 따라 연구 활동의 자율성이 약화되고 연구생태계가 다양한 모습으로 

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21세기 들어 과학연구의 보상구조에 면 인 변화를 야기하는 사회  힘으로 

연구 활동을 리하려는 노력이 주목받고 있다. 최근 과학기술과 경제성장과의 계가 

뚜렷해지고 과학기술 연구에 투자되는 연구비 규모가 기하 수 으로 커지면서 과학을 

과학자사회에 맡겨 놓기보다 과학자사회 밖에서 연구 활동을 감독하려는 노력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Strathern, 2000; Whiteley & Glaser, 2007). 앞서 언 한 국가의 향이 연

구비를 매개로 연구의 방향에 국가가 직 으로 개입하는 방식으로 나타난다면 이러한 

노력은 ‘연구성과 리’에 이 주어진 것으로 국가뿐 아니라 학, 연구소, 언론, 사설

평가기  등 다양한 사회조직이 요한 역할을 한다. 신공공 리론의 향아래 확 된 

이러한 성과 리 노력은 무엇보다 과학자와 과학기 의 연구생산성을 다양한 방법으로 

측정하고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보상을 분배하려는 시도로 나타나고 있다. 각 학술지

가  향력 지수(Journal Impact Factor)에 의해 순 가 매겨지고, 각 논문의 인용도

와 인용패턴이 손쉽게 계산되며, 개별 학자의 연구생산성이 지표로 계산되어 인터넷에서 

쉽게 확인되고, 각 학과 연구소의 로벌 순 가 매년 발표되면서 동료평가 심의 인

정과 보상체계가 빠른 속도로 행정가와 정책결정자의 손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평가형식의 변화는 연공서열형 보상구조에 익숙한 한국의 연구자 집단에 특히 

큰 충격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아직 새로운 보상체계가 연구자들의 신활동에 어떤 

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한 경험  연구는 크게 부족하다. 정부출연연의 연구과제 심

운 제도(PBS)가 표 인 다. 그동안 PBS 제도의 성과와 한계에 한 분석과 평가

는 많았지만, 부분 기 단 의 연구 리 차원에서 이루어졌고 추론  주장에 머물고 

있다(강창구, 2006; 길종백⋅정병걸⋅염재호, 2009; 김계수⋅이민형, 2006; 김민수, 2008; 

김석 , 2008; 김왕동, 2008; 이민형, 2003, 2006; 최인이, 2017). 반면 PBS 제도가 연구자

들의 연구활동에 어떤 실질  변화를 가져왔는지에 한 경험  연구는 드물다. 학의 

경우도 최근 연구업 에 따른 인센티 나 성과연 제가 도입되고 있으나 이것이 구체

으로 연구자들의 연구활동에 어떤 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한 경험  연구는 크게 부

족하다. 일부 연구 결과는 학의 연구자들이 성과제 도입에 순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Kim & Bak, 2016), 다른 한편으로 성과제가 연구의 주제, 연구행동, 연구규범을 

측정지표에 유리한 방향으로 치우치게 만드는 부작용을 불러오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Bak & Kim 2015). 이처럼 연구활동을 계량화하여 보상을 차등 으로 분배하려는 노력

이 과학제도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이 어떤 집단에 어떠한 향을 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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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지, 나아가 한국의 기술 신에 어떤 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한 경험  연구가 

시 하다. 

아울러 기업과학이 연구인력이나 연구비 규모 면에서 학이나 출연연의 공공과학보

다 훨씬 빠르게 발 하고 있고, 어쩌면 실제 사회에 미치는 향력도 더 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 까지 한국의 과학자사회에 한 연구들은 기업의 신 장을 담당하고 있

는 연구자집단에 한 탐구를 등한시해왔다는 문제를 지 할 수 있다(이 희, 2013; Bak, 

2014b). 그동안 신연구자들은 체로 학, 연구소와 기업의 기술 력이나 기업단 의 

신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심을 기울여 왔지만(성태경, 2008; 송 진⋅황혜

란, 2009; 송성수, 2010; 양희승, 2010; 정도범⋅고윤미⋅김경남, 2012), 학술과학(academic 

science)과 기업연구의 차이에 을 맞춘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쉽게 상할 수 있듯 

기업과학의 규범, 연구방식, 보상구조가 학술과학과 크게 다르고, 산학연 력이 성공 으

로 이루어지기 해서는 이러한 차이가 력과정에서 조정되어야만 한다(Etzkowitz, 

1989). 실제로 최근 연구들은 학술과학과 기업과학의 연계가 증 하면서 두 과학의 문화

와 조직이 유사해져 간다고 보고하면서도 그 방향은 기업과학의 향이 훨씬 큰 비 칭

인 것이라고 강조한다(Vallas & Kleinman, 2008). 그러나 한국 기업의 연구개발비가 

국가 체 연구개발비의 3/4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기업의 연구나 기

업의 과학기술자들의 특성에 을 맞춘 연구는 매우 드물다. 상품화라는 기업의 지배

인 가치, 한국의 독특한 기업문화와 지배구조, 소수 기업⋅분야에 집 된 연구역량, 재

벌 심의 산업정책 등이 한국 기업과학의 어떤 제도  특징을 만들고 있는지 그리고 이

러한 특징들이 산학연 연구에 어떤 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한 연구는 앞으로 한국의 

신연구가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핵심 역일 것이다. 

3. 과학기술자사회의 연구생산성과 계층화

3.1 연구생산성과 계층화 연구의 배경

논문, 특허, 기술이  등으로 나타나는 연구생산성은 기술 신의 요한 지표이고 따

라서 과학기술자의 연구생산성 역시 신연구에서 요한 주제이다. 그동안 신연구는 

연구생산성을 주로 개인의 ‘성과’라는 차원에서 다루어 왔고, 주로 연구여건이나 특정 정

책의 성과와 연결해 연구성과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히는데 을 맞춰왔다. 반면 

과학사회학과 과학학에서의 연구생산성 연구는 연구생산성과 그에 따른 보상의 ‘불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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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을 맞추어 왔다. 

과학자사회에서 이루어지는 차별  보상은 과학자사회의 계층화를 낳는다. 과학자사

회의 보상이 얼마나 동료과학자들에 의해 자율 으로 분배되는지에 한 이견은 크지만 

과학자사회의 연구생산성이나 보상이 매우 불균등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에는 부

분의 학자가 동의하고 있다. 과학문헌지표분석(scientometrics)에 따르면 과학은 속도

로 발 하고 있을뿐더러 매우 엘리트 심으로 발 하고 있다. 이 분야를 개척한 표

인 학자인 라이스는 그의 책 작은 과학, 거  과학(Little Science, Big Science)에서 

과학학술지, 이공계 학  소지자, 학술논문 수가 매 10-15년 마다 두 배로 증가하는 등 

과학은 지수법칙에 따라 발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 결과 역사상 존재했던 과학자의 

80-90%가 존하며 략 10%의 학자들이 체 과학논문의 반을 생산하고 있다

(Price, 1986). 생산뿐 아니라 동료인정도 마찬가지로 약 20%의 논문이 총인용의 80%를 

차지한다(Cole and Cole, 1973). 한 과학은 업 에 따른 보상의 차이가 극단 인 지

의 불평등을 낳는 사회이다. 노벨상 수상자가 리는 보상과 무명 연구자가 얻을 수 있

는 보상의 차이는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크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상분배의 공정성과 업 주의의 효율성에 한 심은 오랫동안 과

학자기술자사회 연구의 핵심 인 아젠다를 형성해왔다. 연구업 에 한 인정이 보편성 

규범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은 업 주의에 기반한 과학의 보상체계가 정당성을 확보하기 

한 제조건이다. 그러나 과학자사회 연구자들은 연구생산성과 이에 한 보상에 여러 

사회  요인들이 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고 이들 향의 메커니즘을 탐구해왔다. 머튼

이 “마태효과(Mattew effect)”라고 명명한 이익효과가 표 이다(머튼, 1998). 마태

효과란 명한 과학자들은 그들의 명함 때문에 그들의 업 이 큰 인정을 얻는 반면 이

름 없는 과학자들의 경우 뛰어난 연구성과를 내놓아도 상 으로 작은 인정밖에 얻지 

못하는 상을 말한다. 즉 연구업 에 한 인정이 연구자체의 질에 의해서라기보다 이

미 얻어진 동료의 인정에 의해 강화되는 것이다. 이처럼 연구업 의 인정에 향을 미치

는 사회  요인에 주목한 연구들은 동료 과학자들의 인정이 순수한 과학  기여 외에 젠

더, 인종, 지도교수, 출신 학교의 신과 같은 다양한 귀속  요인들의 향을 받고 있음

을 보고하고 있다(헤스, 2004; Long, 1978, 1990; Allison, Long & Krauze, 1982; Xie & 

Shauman,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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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한국과학의 연구생산성과 과학자사회 계층화 

지 까지 국내 신연구에서 연구생산성에 한 연구는 주로 연구생산성 결정요인이

나(류숙희⋅배종태, 1997; 김기형⋅설성수, 2015; 고윤미, 2016) 연구생산성과 스핀오  

기업 형성 같은 정책  목표의 계에 심을 기울여왔다(조슬아⋅강기 ⋅강진아, 

2011). 표 으로 김기형과 설성수(2015)는 BK21사업에 참여한 연구자들을 상으로 

한 연구에서 연구분야별로 연구생산성뿐 아니라 연구생산성을 결정하는 요인들도 다르

다고 보고하고 있다. 일례로 정부연구비는 공학계열 연구자들의 연구논문 생산성에만 통

계 으로 유의미한 향을 주고 자연계열 연구자들의 연구생산성에는 향을 미치지 못

하고 있었다. 반면 산업체연구비는 물리학을 제외한 거의 모든 분야 연구자들의 특허 생

산성에 향을 미칠 뿐 아니라 생물과 기 자 분야 연구자들의 경우 연구논문 생산성

에도 향을 미치고 있었다. 한 최근 연구네트워크가 연구생산성에 미치는 향에 

해서도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다양한 연구기 과 연결된 연구네트워크 일수록(김민

기⋅김동 ⋅조근태, 2015; 고윤미, 2016) 그리고 네트워크 노드간의 긴 성과 효율성(근

심성)이 높을수록(정태원⋅정동섭⋅김정흠, 2014) 개인이나 기 의 연구생산성이 높

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연구 생산성과 이에 따른 자원배분의 불평등은 국내 신연구에서 상 으로 

주목을 받지 못해왔다. 가장 뛰어난 연구자들에게 가장 많은 자원이 투여되고 재능 있는 

연구자들에게 연구자원이 할당되는 것은 기술 신이 효율 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핵

심 인 조건이다. 보상과 자원이 보편 인 기 에 의해 나 어지지 못한다면 재능 있는 

연구자들의 사기가 떨어지고 자원배분의 비효율을 래한다. 따라서 과학자사회에 한 

연구들은 단지 규범  이유뿐 아니라 정책 인 이유에서 연구생산성과 과학자사회의 계

층화가 공평한 보편  잣 에 의해 이루어지는지 여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한국

의 경우 남녀차별이 심하고 출신 학에 따른 연고주의가 강할뿐더러 학의 상이 

계 으로 층화된 학벌사회이다 보니 그동안 이러한 귀속  지 가 보상의 분배에 어떠

한 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한 경험  연구가 요하다.

한국 과학자사회의 구조  불평등과 이익의 황을 분석한 조혜선(2007)에 따르

면 이익효과에 따라 경력 기보다 경력이 쌓일수록 생산성, 인용수, 연구비에서의 

불평등의 차이가 커져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미국과 비교할 때 한국은 경력 기에는 

불평등수 이 낮으나 경력이 쌓일수록 불평등이 매우 격하게 커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 소속기 의 명망이 생산성, 인용수, 연구비에 모두 유의미한 향을 미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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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제도  차원에서 작동하는 후 효과가 한국 과학자사회의 구조  불평등과 이

익의 추세를 설명한다. 유사하게 류희숙과 배종태(1997)은 한국 이공계 학의 임교수

들을 상으로 한 연구에서 개인의 기 연구생산성과 소속기 의 명성 사이에 유의미

한 상 계가 나타나지 않는 반면 시간이 지날수록 소속기 의 명성이 높은 연구자의 

연구생산성이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하고 있어 이익의 역할을 증명한바 있다. 한 

학  후 국내 상  3개 학원에서 학 를 받은 연구자의 생산성과 동료인정은 해외 

학원 학 자와 차이가 없는 반면 국내 기타 학원에서 학 를 받은 연구자 그룹의 생산

성과 인정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 격차가 커지고 있다(김명심⋅박희제, 2011). 

한편 김용학⋅윤정로⋅조혜선⋅김 진(2007)에 따르면 출신 학부의 명망과 학원의 

명망을 함께 통제했을 때, 출신 학부의 명망은 연구비 수혜에 향을 주는 반면 출신 

학원의 명망은 발표 논문 수에만 향을 다. 교수임용에 한 연구는 다른 결과를 보

여주는데 생화학 분야 여성과학자의 교수임용과정에 한 한 연구에서는 연구생산성을 

통제했을 때 학원 명성 순 나 외국 학에서의 학  여부가 교수임용 가능성에 향

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찬웅, 2006). 유사하게 연구자의 출신 학교의 명망

은 형연구과제 수주 여부에 통계 으로 유의미한 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

되었다(조혜선⋅김용학, 2005). 그러나 이들의 연구에서도 연구생산성은 각각 교수임용

과정이나 형연구과제 수주에 유의미한 향을 주고 있었기 때문에 소속 학이나 출

신 학의 명망이 연구생산성을 매개로 간 으로 교수임용이나 연구과제 수주에 향

을 미치고 있다고 추론할 수 있다. 따라서 체 으로 한국사회에서 귀속  지 의 향

은 차 연구생산성을 매개로 간 으로만 발 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외도 조혜선과 김용학은 성이라는 귀속지 가 과학자사회 계층화에 미치는 

향을 실증하고 있다(조혜선, 2003; 조혜선⋅김용학, 2005). 

한국과학자사회의 연구생산성과 계층화에 한 연구들은 게 한국과학자사회에서 

연구생산성과 보상이 일치하는지 유무를 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앞서 언 한 연구성

과를 리하려는 노력의 증가와 함께 한국에서도 연구생산성이 과학자사회의 보상과 

계  치에 미치는 향이 커지고 있다는 것은 많은 경험  연구에서 증명되고 있다. 

그런데 이들 연구에서 연구생산성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에 한 고민이 부족한 것은 

커다란 한계로 남는다. 연구생산성은 논문 수, 논문 인용도,  향력지수(impact 

factor), 특허 수, 기술이  수, 기술이 료, 동료의 담론  평가, 자의 수에 따른 조정

여부, 사회  책임성에 한 고려 등에 따라 매우 다르게 측정될 수 있고 이에 따라 상이

한 평가결과가 도출되기도 한다(김기형⋅설성수, 2015; Lee & Boseman, 2005). 특히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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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에는 사회  책임성 같은 새로운 차원의 평가기 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

다(박희제⋅성지은, 2015). 이처럼 평가방법의 한계에 한 고민이 없이 이루어지는 연구

생산성과 보상의 계에 한 연구는 새로운 형태의 신활동의 가치를 제 로 평가하

지 못하는데 그치지 않고 자칫 이러한 활동의 발 을 방해할 수도 있다는 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국내 연구들은 연구성과와 그 향을 평가함에 있어 장기  향에 한 연구

가 부족하다는 한계를 보인다. 마치 단기간에 가시  성과를 요구하는 사회  특징을 반

이라도 하듯 국내의 연구들은 체로 횡단 인 연구나 시간 으로 짧은 범 의 향

에 머무는 경향이 있다. 주요 신정책의 장기  향에 한 연구와 더불어 연구자집단

의 분화, 계층화에 한 시계열 인 경험  연구를 통해 연구자들의 생애주기  변화와 

과학제도의 구조  변화의 향을 구분해 악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연구수행과정과 과학자사회의 계층화 과정에서 연구자와 소속 기 의 네

트워크가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지에 한 분석이 좀 더 정치하게 수행될 필요가 있다. 

지 까지 신연구는 네트워크가 연구생산성과 신을 매개 는 진하는 요인이라는 

제 아래 신에 향을 주는 네트워크의 형태와 구조를 찾는데 을 맞추어 왔다(정

태원⋅정동섭⋅김정흠, 2014; 김민기⋅김동 ⋅조근태, 2015; 고윤미, 2016). 반면 한국의 

강한 연고주의 문화로 인해 네트워크가 신과정에 부정 인 향을 미칠 가능성은 

체로 간과되어 왔다(김용학⋅윤정로⋅조혜선⋅김 진, 2007; 조혜선⋅김용학, 2005). 네

트워크가 연구과정과 연구를 평가하고 보상을 분배하는 과정에 어떻게 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공정한 평가를 해하고 있지는 않는지에 한 연구가 거의 이루어

지지 않은 것이다. 강한 연고주의 문화를 가진 한국에서 네트워크가 신과정에 미치는 

향에 한 양 ⋅질  연구는 신연구가 학문 으로 기여할 수 있는 좋은 소재임에 

틀림없다. 

Ⅲ. 과학기술과 시민참여 연구의 황과 과제

과학기술과 사회의 상호작용은 과학기술학의 핵심 연구 주제이다. 이  신연구와 

깊은 련이 있는 연구 질문은 “과학기술정책 결정과정 혹은 신과정에서 시민의 역할

은 어떠해야 하는가?”이다. 그동안 과학지식이 요구하는 문성 때문에 과학기술에 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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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정책결정이나 과학지식 생산은 문가에게 임되었고, 과학지식이 부족한 일반시민

들은 수동 인 기술의 수용자 역할에 머무는 것이 당연시되어 왔다. 이러한 상황은 문

가에게 임된 과학기술이 모든 시민들에게 풍요와 편리를 가져다 다는 계몽주의  믿

음에 의해 정당화되어 왔고, 나아가 비 문가인 일반시민이 과학기술정책 결정과정이나 

과학기술 생산과정에 참여하는 것은 비효율과 왜곡을 낳는다는 념으로 발 했다. 

그러나 20세기 후반 과학기술 문가주의의 정당성이 도 받으며 일반시민이 과학기

술정책 결정과정 나아가 기술 신과정의 요한 주체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확

되고 있다(김환석, 2010; 이 희, 2012). 이러한 주장은 하게 연 된 두 가지 시각에

서 제기되는데 첫째는 강한 민주주의(strong democracy)의 통에서 시민들이 자신의 

삶에 향을 미치는 사안의 의사결정에 스스로 참여해 자신의 선호를 표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시각이다(Baber, 1984; Sclove, 1995). 기술의 발 경로가 필연 이 아니라 사회

 개입을 통해 다르게 만들어질 수 있다는 구성주의  사고의 확산과 함께 이러한 시각

은 기술시민권, 문성의 정치, 기술 거버 스라는 개념으로 발 했다(이 희, 2012; 

Feenberg, 1999). 둘째는 지식생산에 보다 방 을 둔 시각으로 과학기술 생산과정에 일

반시민들이 참여하는 것이 지식을 왜곡시키거나 비효율을 낳는 것이 아니라 실 합성

이 뛰어난 과학기술의 생산에 기여할 수 있다는 시각이다(어 , 2011; Irwin & Wynne, 

1996; Callon, Lascoumes & Barthe, 2009). 20세기 후반 이후 이루어진 과학기술과 사회

에 한 국내외 연구들은 부분 이 두 가지 시각을 암묵 으로 제하고 이루어졌지만 

자는 민주주의와 정당성의 문제를 후자는 과학지식의 생산과 완결성을 좀 더 강조한

다는 에서 차이가 있다. 

국내에서도 지난 30여 년간 시민을 단순히 기술의 수용자로만 상정할 것이 아니라 기

술 신의 한 주체로 시민이 참여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론 , 규범  주장으로써 제

기되어 왔고 이러한 주장은 일부분 기술 향평가라는 방식으로 제도화되었다(김환석 

1999, 2010; 이 희 2000). 나아가 일부 학자들은 기술 신에서 시민참여를 사회 반의 

신능력 향상과 사용자, 생활인으로서의 시민이 갖는 창의성 활용이라는 차원에서 바라

으로써 신이론과 시민참여를 연결시키려고 시도해왔다(송 진⋅홍성만⋅김병윤, 

2004; 송 진, 2006; 임홍탁, 2014). 그러나 국내의 경험  연구는 체로 민주주의라는 

시각에서 시민참여를 다루어 온 반면, 지식의 생산자로서의 시민이라는 시각에서 시민참

여를 다룬 연구는 아직 많지 않다. 

이에 이 은 기술 신과 시민참여를 주제로 한 국내의 연구들을 기술 신과 민주주

의라는 시각과 시민의 지식생산 참여라는 시각의 연구로 나 어 살펴보고 시민참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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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신에 주는 함의를 논의하고자 한다. 물론 기술 신과 시민참여를 다루고 있는 많

은 연구들이 민주주의와 지식생산이라는 두 차원을 모두 고려하고 있으므로 이 에서의 

분류는 인 차이에 근거한다기보다 상 인 강조 을 기 으로 한다. 

1. 기술 신과 과학기술 민주주의

1.1 과학기술과 민주주의 연구의 배경

과학기술 신과 민주주의의 계는 크게 규범  시각과 정책  시각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규범  시각은 과학기술 신이 일반시민들의 삶에 요한 향을 미친다는 사

실과 민주주의의 이념  원리에 기 한다(Sclove, 1995). 과학기술이 우리의 삶에 미치는 

커다란 향은 과장이 불가능할 만큼 자명하고 따라서 과학기술 신이 어떤 목표를 갖

고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지는가에 따라 시민들의 삶 역시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다. 

한 민주주의는 시민들의 삶에 향을 미치는 사안들에 해 시민들이 직  혹은 그들의 

표를 통해 간 으로 선호를 표시하고 입법부와 행정부는 이들의 선호를 반 하여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하는 정치체제이다. 따라서 민주주의 사회라면 조세, 복지, 환경정

책 등과 마찬가지로 과학기술정책 역시 시민들의 선호를 반 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자연스럽게 두된다(Sclove, 1995, Feenberg, 1999; Fischer, 2009). 

그러나 부분의 사회에서 그동안 과학기술정책은 시민들의 선호와는 무 하게, 심지

어 시민들의 표자인 의회의 통제마  미약한 상태로 소수의 료와 과학자들에 의해 

만들어져왔다. 이에 일군의 학자들과 사회운동가들은 이러한 상황에 반기를 들고 과학기

술정책결정 과정에 시민들의 참여를 요구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주로 사회 으로 논쟁이 

불거진 과학기술 신의 방향을 결정하는데 시민들의 목소리를 반 시키려고 노력해왔고 

이러한 노력은 기술에 한 시민의 권리를 강조하는 기술시민권 개념으로 발 했다

(Frankenfeld, 1992; Irwin, 2001; Arnason, 2012). 

과학기술 민주주의를 반 한 정책들은 기술 신에 한 시민들의 심과 숙의를 유도

하고 이들의 의견을 반 한 신활동을 목표로 한다. 표 인 사례로 네덜란드를 심

으로 서유럽에서 발 한 기술 향평가 제도를 들 수 있다. 흔히 구성  기술 향평가라 

불리는 유럽의 기술 향평가제도는 일반시민들이 기술 향평가에 직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을뿐더러 이들의 의견을 반 한 안 인 기술 창출을 모색한다는 에서 

특징 이다(이 희, 2007). 이후 이 분야의 많은 연구들은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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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숙의를 진하며, 이들의 의견을 신과정에 반 하는 효율 인 방식에 한 논의

와 실험들로 채워져 갔다(Rowe & Frewer, 2000). 

한편 과학기술 민주주의가 정책 인 심의 상으로 요하게 두된 것은 20세기 

말 일부 과학기술에 한 시민들의 우려와 항이 심각한 사회정치 문제로 등장하면서

부터이다. 특히 서유럽에서는 1980년  말 체르노빌 사건 이후 유럽을 심으로 원자력

발 에 한 시민들의 우려가 원자력발  정책에 한 재검토와 신재생에 지에 한 

연구  지원 확 를 요한 정치  의제로 만들었고, 1990년 에는 유 자변형농산물의 

시장출시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서 이에 한 항 역시 크게 확 되었다. 이처럼 특정 

과학기술에 한 시민들의 항이 사회운동 차원으로 발 해 나가면서 일반시민이 기술

신에 미치는 향의 양태도 과거와는 크게 달라졌다. 특정 과학기술에 한 시민들의 

항이 정치권과 료들은 물론이고 이를 연구하는 연구자들과 련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의 활동에 무시할 수 없는 향을 미치게 되었고, 따라서 시민들이 이들 분야에서 

신활동의 방향을 결정하는 요한 요인으로 떠오르게 된 것이다(Yearley, 2000a). 

이러한 맥락에서 특히 서유럽을 심으로 일반시민들의 과학기술인식에 한 연구가 20

세기 말부터 정책 인 지원 하에 크게 확 되어 갔고 의 과학이해(Public 

Understanding of Science, PUS)라는 학문분야의 출 을 낳았다(송성수, 2003). PUS 연구

는 두 가지 축에 따라 발 해왔는데 하나는 주로 사회  논쟁의 상이 된 특정 연구와 

련 기술에 한 의 인식을 조사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들 연구와 기술과 해 

이 왜 항하는지를 사회과학 으로 탐구하는 것이다. 자의 경우 특히 생명공학과 

나노기술의 경우 국가연구비지원의 일환으로 ELSI(Ethical, Legal and Social Implications) 

연구가 정착되면서 이들 신기술에 한 시민들의 인식이 활발하게 연구되어 왔고, 유로바로

메타 조사연구의 형태로 시계열 인 데이터가 축 되고 있다(Durant, Bauer & Gaskell, 

1998, Gaskell & Bauer, 2001). 후자의 경우 일반시민의 항이 기술에 한 무지에서 비롯

된다는 소  결핍모형에 한 검증과 비 이 주를 이루어왔다. 경험  연구들은 기술 험에 

한 시민의 단에서 요한 것은 과학  정보 자체보다 안 성에 한 단을 내리는 

학자나 기 의 가치 립성에 한 신뢰, 이들의 능력과 의지에 한 신뢰, 험 단에서 

실제 그 기술이 사용되는 사회  맥락에 한 고려가 이루어졌는지 유무 등이라고 밝히고 

있다(그 고리⋅ 러, 2001; 어 , 2011; Wynne, 1995; ESRC, 1999; Yearley, 2000b). 따라서 

과학기술 련 문제를 정의하고 논의하는 과정에 단지 문가의 과학  지식뿐 아니라 이러

한 시민들의 다양한 심사를 반 하는 것은 정책 으로도 과학기술의 민주화를 해서도 

매우 요하다(Wynne, 2008; Stilgoe, Lock & Wilsdon, 2014).



과학기술과 사회 연구의 황과 과제  177

1.2 한국의 과학기술과 민주주의

국내에서도 민주주의라는 이념에 비추어 과학기술정책과정에 일반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  장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오래 부터 제기되어왔다. 이미 1980

년 부터 일부 학자들과 시민단체를 심으로 시민들의 참여가 포함된 기술 향평가가 

제도화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고 최근에는 기술시민권 개념을 심으로 논의가 

개되고 있다(강윤재⋅김지연⋅박진희⋅이 희, 2015). 특히 2001년 발효된 ｢과학기술

기본법｣을 통해 제도화된 기술 향평가는 시행령을 통해 일반시민의 참여를 명시하고 

있고, 해당 기술의 정  기여뿐 아니라 부정  향을 미리 악해 처함으로써 새로

운 기술에 한 시민사회의 수용성을 높이는 것을 목 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합의

회의 혹은 시민배심원제 형식의 시민참여가 기술 향평가의 일부로 시행되어왔다(김환

석 1999, 2010; 이 희, 2000, 2007, 2009). 한 시민단체를 심으로 한 시민참여가 1990

년  말부터 주로 합의회의 방식으로 유 자조작식품, 생명복제기술, 동물장기이식 등을 

주제로 이루어졌다(김명진⋅이 희, 2006; 김환석, 2010; 참여연  과학기술민주화를

한모임, 1999). 이외에도 과학상 의 형식을 통한 시민참여가 북 학교와 시민참여연

구센터(참터) 등을 통해 실험된 바 있고 2015년에는 기후변화를 주제로 시민회의의 형태

로 시민참여가 이루어졌다(김환석, 2010; 이 희⋅정인경, 2015).

그동안 과학기술 민주주의에 한 국내 연구들은 이처럼 다양한 방식으로 시도되어 

온 과학기술 시민참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소개하는 사례연구에 집 되어 있다. 이 

외에도 기술 향평가제도 자체에 을 맞추어 기술 향평가의 함의에 한 이론  논

의나 기술 향평가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한 방법론 인 논의들이 꾸 히 발표되

었다(김태희, 2015; 김환석, 2010; 박병무⋅고 승, 2002; 이 희, 2007; 오동훈, 2005). 

한편 GMO, 배아 기세포, 새만 , 원자력발 , 사 강, 삼성백 병 등 기술 험과 

련한 사회  논쟁에 한 경험  연구 역시 범 하게 이루어졌다(김명심, 2015; 김종

, 2011, 2017; 김종 ⋅김희윤, 2013, 2016; 박희제, 2009). 앞서 언 했듯 서구에서 이러

한 과학기술 련 사회  논쟁에 주목하는 이유는 이러한 논쟁에 따른 시민사회의 항

이 특정 기술 신의 성패 혹은 방향을 좌우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직 국내에서는 과학

기술에 한 시민들의 항이 일으킨 사회  반향이 기술 신에 어떠한 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한 경험  연구는 매우 드물다. 부분 으로 이는 선진국의 논란을 간  경험

한 정부가 이를 반 한 정책을 도입했기 때문이기도 한데, GMO 표시제가 큰 논란 없이 

정책 으로 수용된 것이 그 다(E. Kim, 2014). 그러나 최근에는 선진국도 아직 해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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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못한 기술 험을 둘러싼 논쟁이 주목을 받고 있다. 를 들면, 가축분뇨, 음식물 폐기

물 등에서 나오는 바이오메스를 발효시켜 얻는 바이오가스는 친환경 인 에 지원 개발

이라는 의에도 불구하고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문제와 액체비료 사용에 따른 토

양의 과 양화문제 때문에 기술의 사회  수용이 제약받고 있다(송 진, 2011). 한국의 

기술 신이 선진국의 기술을 답습하고 개량하는 추격형 연구에서 선진국도 경험하지 못

한 역을 다루는 탈추격형 연구로 변화하면서 앞으로 이러한 문제는 더 자주 부딪치게 

될 개연성이 높다. 이러한 상은 한국의 연구자들에게 도 이자 기회로, 미권의 이론

과 한국의 사례를 조합하던 연구를 넘어 새로운 개념과 이론틀로 한국의 사례를 분석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1～20여 년 간 과학기술 시민참여에 한 풍성한 논의만큼이나 법⋅제도⋅ 행

에서 시민참여가 반 되어 나갔고, 과학기술 민주화라는 개념도 비록 주류 담론으로 성

장하지는 못했지만, “더 이상 이상주의 이라거나 비 실 이라고 간단히 무시될 수 없

는, 실 인 힘”을 갖게 되었다(박진희⋅김명진⋅조아라, 2011, p.125). 이러한 모습은 

기술 향평가의 일부로 제도화된 시민참여나 정부의 각종 심의 원회나 자문 원회에 

시민 사회 표의 참여가 일상화된 모습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그동

안 한국에서 과학기술 시민참여가 이론 으로 방법론 으로 얼마나 발 해왔느냐는 질

문에는 선뜻 정 인 평가를 내리기 어렵다. 그동안 과학기술과 련해 공론조사, 합의

회의, 시민배심원제, 과학상  등의 다양한 시민참여 방식이 실행되어 왔지만(김명진⋅

이 희, 2006; 김환석, 2010; 이 희, 2008, 2009; 정복철⋅손 상, 2008; 조 석, 2006), 각 

독립된 사례에 한 소개와 기술을 넘어 왜, 어떤 방식의 시민참여가 어떤 의미에서 더 

효과 이었는지에 한 비교검토가 아직 제 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신연구와 기술민주주의와 련해 기술 향 평가방법 혹은 시민참여 방법만큼

이나 요한 것은 이러한 활동을 통해 시민들의 목소리가 기술 신 장에 달되어 반

되도록 유도하는 통로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이다. 기술 신과 련해 요한 은 기

술 향평가 자체가 아니라 그 결과 일반시민의 목소리가 실제 과학기술정책 나아가 

신과정에 향을 미치는 정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술 향평가를 비롯한 다양한 시민

참여 경험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 결과가 과학기술정책에 나아가 기술 신에 어떻게 

반 되었는지 는 어떻게 반 시킬 것인지에 한 연구는 제 로 이루어진바 없다. 이

러한 한계는 기술 험을 둘러싼 논쟁을 다룬 연구에서도 마찬가지로 발견되는데, 기술

험 논쟁을 다룬 많은 경험  사례연구들에서 이러한 논쟁이 실제 기술 신과정에 어떻

게 향을 미쳤는지는 크게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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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일반시민들의 목소리가 과학기술정책이나 기술 신 과정에 직 으로 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해서 과학기술 련 이슈에 한 시민들의 참여를 폄하할 수만은 없다. 

최근 일부 학자들은 과학기술정책이나 기술 신 과정에의 직 인 함의보다 복잡한 과

학기술 련 이슈를 시민들이 논의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통해 향상된 사회  학습능력

에 을 두기도 한다. 일례로 ‘유엔기후변화 상에 한 세계시민회의’ 한국사례를 설

명한 이 희와 정인경(2015)은 세계시민회의가 직 으로 정책결정에 미친 향을 측

정하기는 어렵지만 숙의과정을 통해 복잡한 정책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일반시민들의 

능력을 보여주었다는 상징  가치를 갖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송 진(2006)의 주

장처럼 이러한 시민들의 학습능력을 기술의 생산자와 수용자의 상호작용  학습능력을 

통한 사회 반의 신능력이라는 차원에서 해석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

신 과정에서 시민참여가 기술 신의 과정과 결과를 어떻게 바꾸었는지에 한 경험  

연구의 부족은 시 히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이때  하나 여겨 볼 은 시민운동단체를 비롯한 문가 단체의 역할이다. 사

회의 많은 사회운동은 이슈를 발굴하고 인 ⋅상징  자원을 동원해 권력기 과 상하

는 시민운동단체를 심으로 이루어진다. 지 까지 논의된 합의회의, 시민배심원제, 과학

상  등이 신의 결과에 향을 미치는 시민참여가 되기 해서는 시민의 의사를 지속

으로 확인하고 이를 정책이나 제도에 반 시키려고 노력하는 긴 호흡의 노력이 필요하고 

이를 해 조직화된 시민참여가 필요하다. 한 정부나 련 단체와의 력도 필수 이

다. 이런 에서 주목해볼 만한 사례는 생명윤리법 제정과 개정 과정에서 보여  시민과

학센터나 생명윤리학회의 역할이다. 이들은 여성운동단체, 종교계, 보건복지부와 과학기

술부 등 정부부처와 연합하고 타 해가며 생명윤리를 과학기술정책의 쟁 으로 만들었고 

생명윤리법의 제정에 개입함으로써 인간배아연구 같은 련 기술의 신과정에도 커다란 

향을 미쳤다(Yoon, Cho & Jung. 2010; Hwang & Sleeboom-Faulkner, 2014). 생명윤리

법 제정 과정에 한 사례연구들은 특히 사회 으로 쟁 이 될 가능성이 높은 기술 신의 

경우 과학기술자들뿐만 아니라 이들 시민운동단체와 련 문가 단체가 기술 신의 방

향에 요한 향을 미칠 수 있음을 잘 보여 다. 이처럼 기술 신이 연구단계에 머물지 

않고 실제로 사회에 향을 미치기 해서는 사회  논쟁을 상하고 련 사회집단과 

함께 그 기술과 련된 사회  우려에 처해가며 기술개발을 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이때 

시민참여의 한 방식으로 시민운동단체의 활발한 역할이 요해 보인다. 따라서 이들 시민

운동단체와 련 문가 단체가 기술 신의 어떤 지 에서, 어떤 방식으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한 연구가 보다 주의 깊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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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과학기술 시민참여에 한 연구에서도 그동안의 국내외 연구가 공통 으

로 지 하는 문제에 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기술을 둘러싼 사회  논쟁에서 일선

의 연구자들이나 정책조정자들은 이를 기술의 문제 혹은 경제성의 문제로 악하는 경

향이 있으나 일반 시민들은 그보다 훨씬 넓은 사회문화 , 윤리 , 정치경제  심사를 

고려한다는 것이다(박희제, 2004, 2009; Wynne, 1995, 2008; ESRC, 1999). 따라서 이를 

고려하지 못한 채 이루어지는 형식 인 시민참여는 기술의 정당성을 얻는데도 기술의 

사회  수용성을 높이는데도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다. 일례로 조홍섭은 새만  

논쟁에서 민 공동조사단이 “컴퓨터로 측된 미래에 조성될 수지의 수질은 논농사에 

당한가?”라는 기술  논쟁으로 문제를 축소했다고 비 하고 있다(조홍섭, 2004, p.25). 

신과정에의 시민참여는 기술이 사회  정당성과 수용성을 획득하기 해서 고려되어

야 할 다양한 사회문화 , 윤리 , 정치경제  요인들을 검하는 장이어야 하고, 시민참

여에 한 연구들 역시 이 에 주의를 기울일 때 시민참여가 기술 신에 기여하는 바를 

드러낼 수 있을 것이다. 

2. 기술 신과 시민지식의 활용

2.1 시민지식에 한 연구의 배경 

신과정에 시민이 참여해야 하는  다른 근거는 문가들만으로 만들어지는 과학  

지식이 갖는 한계를 시민참여를 통해 보완할 수 있다는 인식이다. 이는 시민참여가 직

으로 지식의 생산, 즉 기술 신에 기여할 수 있다는 주장으로 이어지며 과학기술 민주

주의 논의보다 신연구에 보다 직 인 연 이 있다고 할 수 있다(송 진, 2006; 임홍

탁, 2014). 

지식생산과 련해 문가 지식의 한계와 시민참여의 필요성은 크게 세 가지 측면에

서 지 되어 왔다. 하나는 많은 의 과학연구와 기술 신이 충분한 이론 , 경험  

증거가 쌓이기 에 문제해결을 해 동원될 수밖에 없고 그 결과 시민들의 기 와는 다

르게 높은 불확실성 갖게 된다는 것이다. 정책  단의 시 성이나 자본의 논리 등의 

이유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된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소  탈

정상과학(Post-normal science)의 등장이 확 되는 것이다(Funtowicz & Ravetz, 1999). 

특히 지식의 생산이 주변 환경을 통제할 수 있는 실험실이 아니라 다양한 변수가 결과에 

향을 미칠 수 있는 실제 세계에서 이루어져야 할 때 이러한 과학지식의 불확실성은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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욱 커진다(Callon, Lascoumes & Barthe, 2001). 이 경우 통 으로 신을 담당하던 과

학기술자가 갖고 있는 지식의 불확실성이 두드러지고 문가와 일반시민의 간극이 크게 

좁 지며, 일반시민의 지식생산에의 참여가 불확실한 지식을 보다 완 하게 만드는데 기

여할 여지가 크게 확장된다(Funtowicz & Ravetz, 1999). 

두 번째는 문가의 과학지식이 흔히 기술이 용되는 맥락을 배제한 채 일반화된 추

상 인 지식만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반면 일반시민들은 과학처럼 일반화⋅추상화할 수

는 없지만 자신들이 생활하는 환경에 합한 국지 인 지식(local knowledge)을 갖고 있

고 이러한 시민지식은 추상 인 문가의 지식생산을 보완한다는 것이다(어 , 2011). 화

학과 생물학에 한 문 은 훈련은 받지 않았지만 특정 지역의 토양과 기후에 한 지

식 그리고 오랜 작물재배의 경험을 통해 얻은 지식을 갖춘 농민들이나, 비록 생리학이나 

병리학에 한 지식은 부족하지만 질병과 약에 한 내 몸의 반응을 통해 얻어진 지식을 

갖춘 환자들이 표 인 다(Epstein, 1996, Wynne, 1989, Brown, 2007). 

마지막으로 재 생산되는 지식이나 신이 사회 체의 공익을 변하지도 가치 립

이지도 못하다는 인식이다. 이러한 시각은 신활동이 개되는 사회의 역학구조가 

신의 내용에 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제에서 시작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권력과 자본이 불평등하게 분배되어 있고 신활동은 정책과 자본의 지원이 요구된다. 

따라서 신활동은 사회에 불평등하게 분배된 권력과 자본의 이해 계에 복무하는 경향

이 크고, 권력과 자본에 이익이 되지 못하는 기술의 개발과 발 은 크게 제약되기 쉽다. 

이러한 맥락에서 일부 학자들은 일반시민 는 사회  약자에게 필요한 기술이 시장의 

논리 는 정치  논리에 의해 개발되지 못하는 경우에 주목하고 이를 수행되지 않은 과

학(Undone science)으로 개념화해 왔다(Hess, 2007). 신과정에의 시민들의 참여와 특

정 분야의 기술 신에 한 시민의 요구는 이처럼 수행되지 않은 과학을 수면 로 드러

내고 이 분야의 신을 견인하기 한 사회운동을 만들어갈 수 있다. 

2.2 한국의 기술 신과 시민지식의 활용

국내에서도 시민들의 참여가 지식생산과 기술 신에 기여하는 사례들에 한 논의는 

계속되어 왔으나 부분 이론  주장을 해 사례를 나열하는 정도에 머무는 경우가 많

았고 본격 인 경험  연구는 소수에 머물고 있다. 그  시민들이 갖고 있는 국지 인 

지식이 지식생산에 기여하는 모습은 아토피 연구의 사례가 가장 잘 드러내고 있다(이정, 

2010; 한재각⋅장 배, 2009). 이정은 국제의학계는 아토피와 환경의 계에 해서는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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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인 결론을 내리고 있고 오히려 유  질환의 성격을 강조하는 반면 유독 한국에서

는 아토피가 환경병으로 리 인정받고 있는지를 탐구하 다. 그는 아토피에 한 국제 

과학계의 설명들이 모두 높은 수 의 불확실성을 안고 있는 상태에서 불확실한 과학지

식에 만족하지 않은 아토피 환자와 가족들이 아토피의 원인을 내부비계장애물질로 보는 

‘아직 검증되지 않은’ 과학이론을 정립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고 주장한다. 즉 아토피 환

자와 부모들은 스스로 학습을 통해 병의 원인과 치료법에 한 깊은 이해를 갖추고 있었

으며, 인공식품첨가물 섭취를 피하고 자연  환경에 따르는 생활을 통해 아토피 증세를 

완화시키는 체험을 갖게 되었고, 이를 통해 아토피와 환경의 계에 한 안  지식을 

형성했으며 이 게 축 된 지식을 인터넷과 출 을 통해 한국사회에 확산시켰다. 이들의 

주장은 곧 같은 이해 계를 갖는 한의학계와 환경운동가들과의 력  네트워크를 통해 

더욱 강력해졌고, 결국 아토피는 환경질환이라는 등식을 한국사회에 성립시키고 환경부

가 환경보건정책을 새롭게 정립하는데 큰 역할을 한 것이다(이정, 2010). 

 다른 는 수행되지 않은 과학의 국내 사례를 다룬 한재각과 장 배의 연구에서 

찾을 수 있는데, 이들은 사회의 “지배 인 이해 계 때문에 연구개발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사회운동⋅시민단체가 유용하고 바람직하다고 간주하는 역(부문)의 과학기술

 지식이 창출되지 않고” 있는 로 근골격계 직업병을 분석하 다(한재각⋅장 배, 

2009, p.6). 이들은 한국에서 장기간에 걸친 지속 인 반복 동작으로 인한 신체손상을 의

미하는 근골격계 직업병이 사회  의제로 떠오르게 되고 이에 한 조사연구가 이루어

지는데 노동조합이 결정 인 역할을 했다고 보고하고 있다. 일례로 근골격계 직업병의 

하나인 경견완장애가 주목받게 된 계기는 한국통신노조가 여성 화안내원의 잦은 병가

에 주목하고 조사연구를 통해 그 원인이 경견완장애라는 것을 밝히면서이다. 이후 노동

조합은 산업보건분야 단체와 연합하여 다양한 작업장에서의 근골격계 질병 실태를 조사

하고, 정부가 근골격계 질병의 범 를 정의하고 원인을 규명하는 방법 등을 결정하는 과

정에 향을 미침으로써 근골격계 질병에 한 과학지식의 생산에 핵심 인 역할을 수

행하 다. 

아토피 질병의 는 일반시민이 체험을 통해 갖게 되는 지식이 과학지식의 생산에 기

여하는 모습을 통해 시민참여가 불확실한 과학  지식을 보완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 반면 기술 신을 지식생산과정으로 좁게 해석한다면 아토피 사례에서 환

자와 가족의 역할에 비해 근골격계 직업병 사례에서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역할을 제한

인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이들이 지식생산에 직 으로 기여한 것이 아니라 자신

이 경험하고 있는 건강상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역할이 제한되었기 때문이다(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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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장 배, 2009, p.25). 그러나 사회가 어떤 지식, 어떤 기술 신을 필요로 하는지를 고

민하게 했고, 실제 직업병에 한 조사연구가 이루어지는데 주도 인 역할을 수행했으

며, 조사연구에서 가장 요한 건강정보를 제공하는 등 노동조합과 근로자들의 역할은 

넓은 의미에서 신활동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 사례는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리빙랩을 들 수 있다. 리빙랩은 폐쇄된 실험실

을 벗어나 기술이 구 될 실제 장에서의 실증을 통해 이루어지는 신활동을 의미하

며, 이때 기술을 실제로 사용하는 사용자들의 생활 장 경험에서 나오는 통찰을 신과

정에 반 하는 것을 주된 목표로 한다(성지은⋅송 진⋅정서화, 2014; 성지은⋅한규 ⋅

정서화, 2016). 리빙랩은 주로 사용자의 행동을 찰하여 기업의 제품개발을 돕기 한 

도구로 시작되었으나 최근에는 기업의 제품개발뿐 아니라 공공부문의 신활동이나 지

역문제 해결에도 범 하게 이용되고 있고, 특히 한국에서는 최근 사회문제해결형 연구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도입된바 있다. 이처럼 한국의 리빙랩은 으로부터의 독립 인 시

민참여라기보다 기업이나 정부의 연구개발사업에 의해 기획된 하  사업이 많다는 한계

를 갖지만 이러한 한계는 역으로 시민들의 체험과 선호가 기술 신에 곧바로 향을 미

칠 수 있는 여지가 확 되는 장 을 갖기도 한다. 이러한 역동성은 실제 리빙랩을 신

활동의 일부로 활용한 연구자들의 고백에서 잘 드러난다. 많은 연구자들은 리빙랩을 통

해 자신들이 실험실에서 최선이라고 생각했던 시제품이 실제 제품이 활용될 장의 조

건과 맞지 않는다는 을 알게 되었고, 이에 따라 제품을 크게 개선할 수 있었다고 고백

한다(이 나, 2016; 임태호, 2016). 경험으로부터 축 된 일반시민들의 지식이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신을 낳는데 요한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흥미로운 사례연구들에 불구하고 일반시민들이 참여를 통해 새로운 지식이 생

산되고 새로운 기술 신의 결과를 가져온 사례들에 한 국내 연구는 아직 크게 부족하

다. 이는 무엇보다 그동안 과학기술과 사회에 한 국내 연구의 이 과학기술 민주화

에 맞추어져 있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과학기술 민주화라는 규범  주장을 넘어서 시

민참여의 생산  기능을 잘 드러낸 사례연구의 이야 말로 과학기술과 사회 연구에

서 가장 시 한 안의 하나이다. 시민들은 자신들의 체험과 지식을 통해 신이 필요한 

역을 드러내고(근골격 직업병 사례), 새로운 지식을 실질 으로 생산하고 확산시키며

(아토피 사례), 문가의 기술 신을 이용자의 환경에 맞도록 개선하는데(리빙랩 사례)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것이다. 시민지식이 지식생산에 기여하는 바를 잘 드러내기 해서

는 무엇보다 일반시민이 지식이 경험을 통해 나름의 문성을 갖기에 용이한 분야에 좀 

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일례로 농사과정에서 마주치는 기술  문제들을 해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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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배 농민이 자신의 경험을 통해 습득한 지식과 기술을 다른 농민들에게 교육하는 형태

로 지식의 생산과 가 이루어지는 사례, 산업질병을 시해 다양한 질병으로 고통 받

는 환자와 가족들의 경험이 질병치료를 한 기술 신에 기여는 사례, 오 소스 소 트

웨어 개발처럼 사용자가 그 제품의 사용경험을 발견한 문제 을 해결해가며 제품의 완

성도를 높이는 사례 등에 좀 더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송 진, 2006). 시민참여가 

신과정에서 문가 지식을 보완하고 새로운 지식을 낳는 좋은 사례연구의 축 은 시

민참여가 민주주의라는 규범  차원뿐 아니라 신을 한 실질  필요라는 차원에서도 

그 가치를 인정받고 기술 신 장에서 더욱 리 수용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4)

지 까지 연구가 보여주는  다른 한계는 기술 신과정에서의 시민참여 사례를 탐구

한 연구들조차 체로 시민참여가 어떤 지식을 생산하는데 기여했는지를 경험 으로 분

석하기보다 시민참여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를 소개하고 그 의의를 추론하는데 

머물고 있다는 이다. 최근 큰 주목을 받고 있는 리빙랩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리빙

랩이 갖고 있는 잠재력과 최근 국내에서 개되고 있는 다양한 시도들에도 불구하고 아

직 리빙랩 수행과정과 결과를 치 하게 분석한 사례연구는 드물다. 일례로 최근 성지은

과 동료들은 지역문제 해결사업에 용된 리빙랩을 분석했는데, 여기에서 구체 으로 지

역주민들의 어떤 체험, 지식, 선호가 어떤 지식을 생산했고  이 게 생산된 지식이 기

술 신과정에 어떻게 반 되었는지에 한 설명은 찾아보기 어렵다(성지은⋅한규 ⋅정

서화, 2016). 리빙랩의 의의가 시민참여의 규범  성격보다는 기술 신에 어떻게 기여하

는가에 있다는 에서 앞으로 이 부분에 을 둔 사례연구의 축 이 리빙랩의 정당성 

확보와 확산에 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시민들의 지식이 문가의 지식을 보완할 때 이러한 과정은 개인 인 활

동의 결과가 아니고 문 인 집단과의 력이 요구된다는 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앞

4) 일부 연구자들은 문가의 지식생산을 보완하는 체험 /국지  지식을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시민참여의 더 큰 의의를 놓치기 쉽다고 비 한다. 문가와 “다른 시각에서” 과학기술의 문제

를 정의함으로써 문가주의를 극복하는 것이 시민참여의 더 요한 정치  의의라는 것이다

(Wynne, 2008; Stilgoe, Lock & Wilsdon, 2014). 시민들이 과학기술을 단할 때 문지식 인 

측면보다 사회  가치와 맥락, 문가와 통제기 에 한 신뢰 등을 요하게 고려하고 이러한 

시각이 기술 험 단 등 과학기술 정책에서 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는 은 아무리 강조해

도 지나치지 않고 이는 이미 앞선 에서 논의하 다. 그러나 시민참여의 이 두 가지 의의  

어느 것이 더 요한지에 한 단은 이 논문의 범 를 벗어난다. 이 논문은 다만 재까지 

이루어진 국내의 경험  연구에 비추어볼 때 시민참여의 규범 /정치  차원을 강조하는 연구

에 비해 시민참여가 문가 지식의 생산에 기여하는 차원에 한 경험  연구가 크게 부족하

다는 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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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들에서 시민들은 개인으로뿐 아니라 사회집단으로서 신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한 아토피 질병의 에서는 한의학계와 환경 문가를 통해  근골격계 직업병의 에

서는 산업보건의라는 문가 그룹과의 력을 통해 자신들의 체험과 지식을 과학  용

어로 정당화하고 있었고, 리빙랩의 경우 흔히 간지원조직이 구성되어 시민과 문가 

사이에 가교 역할을 수행한다. 시민참여를 통한 시민지식의 활용이 아직 신과정 속에 

제도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민참여가 의미 있게 이루어지기 해서는 개별 , 단발성 

참여가 아니라 집단 이고 지속 인 사회운동의 형태가 되어야하고 이 과정에서 이들의 

체험 지식을 추상 인 과학기술의 언어로 번역할 문가 그룹과의 력이 요구되는 것

이다. 그러나 시민에 이 맞추어진 지 까지의 연구는 체로 이러한 력의 요성

을 제 로 드러내는데 실패해 왔다. 시민들의 지식생산과 기슬 신을 매개하는 이들 

문가 그룹의 활동 역시 앞으로 신연구가 주목해야 할 요한 주제이다.

Ⅳ. 결론

지 까지 한국의 과학자사회와 과학기술과 사회에 한 경험  연구들의 성과와 앞으

로의 과제를 살펴보았다. 한국의 과학자사회에 한 다양한 경험  연구들이 있어 왔지

만 크게 두 가지 에서 큰 한계를 안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하나는 연구의 범

가 제한되어 있다는 이고 다른 하나는 서구와 구분되는 ‘한국’ 과학자사회의 특징과 그 

역할에 해 탐구하고 이를 서구의 이론과 비교해보는 노력이 부족하다는 이다. 

그동안의 연구는 학의 연구자들에게 집 되어 있었고 출연연 연구자들은 훨씬 은 

심을 받고 있었으며, 기업의 연구자들에 한 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웠다. 한 

과학자사회 규범, 연구생산성 결정요인, 계층화 등 서구의 연구주제를 한국에 이식하는 

형태가 다수를 차지하 다. 반면 학의 업 평가 방식변화, PBS 제도, 학랭킹 등의 

향이나 학벌 네트워크의 향에 한 경험  연구가 오히려 한국 과학자사회의 독특

한 특징을 보여주며 련 연구에 기여할 여지가 큼에도 아직 이러한 주제에 한 경험  

연구는 크게 부족한 상황이다.

한편 과학자사회에 한 경험  연구들은 한국사회에서 신을 담당하는 연구기 과 

연구자들이 오랜 국가주도의 연구개발 경험과 국가주의  시각으로 인해 정부의 지도에 

순응하는 성향이 강하다는 한국  특징을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제도 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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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기 의 동형화를 낳고, 개인 으로는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의 목 에 해 고민할 

여지를 축소한다. 그동안 한국의 국가  신정책이 산업성장을 한 기술 신에 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성향은 신과정에서 시민이나 사회의 필요를 고민하기보

다 경제 ⋅기술  고려에만 매몰될 가능성을 높이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해서도 한국사회에서 신과정에의 시민참여는 더욱 권장

될 필요가 있다. 과학기술 민주주의에 한 시민들의 목소리는 시민들이 기술의 발 을 

기술 자체의 고유한 논리에 따라 발 하는 것으로 여기지 않고 기술 발 에도 다른 안

이 존재할 수 있다는 인식을 하게 되면서  커질 수밖에 없다. 특히 기술 신이 단지 

기술  의미만을 갖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회  가치와 이해 계에 결부될 수밖에 없

다는 에서 기술 신에의 시민참여를 주장하는 목소리의 확 는 필연 이다. 기존의 연

구들에 한 리뷰는 이미 한국사회에서도 다양한 방식의 시민참여가 시도되어 오고 있음

을 보여 다. 그러나 아쉬운 은 아직 이러한 시민참여가 어떻게 기술 신의 방향과 내

용에 향을 미쳤는지  미치도록 할 것인지에 한 연구가 상 으로 다는 이다. 

한편 시민의 기술 신 참여는 단지 민주주의라는 규범  요구에만 기 하지 않는다. 

시민들의 참여는 그들의 삶을 통해 형성한 지식과 가치를 통해 한편으로 보편  지식을 

추구하는 과학지식의 한계를 보완하고 다른 한편으로 사회 으로 필요하나 수행되지 못

했던 신을 견인할 수 있는 생산 인 잠재력을 갖고 있다. 이에 한 신연구자 공동체 

나아가 사회 반의 인정을 이끌기 해서는 이러한 잠재력이 신 장에서 잘 구 된 

좋은 사례들이 많이 발굴되고 이를 통해 각 상황에 맞는 최 의 유형이 다른 신 장에 

확산될 수 있어야 한다. 새로운 신 시스템의 맹아를 정책실험을 통해 발 시켜 나가는 

작업이 필요한 것이다(송 진⋅성지은, 2013). 이런 에서 과학기술과 사회, 기술 신에

의 시민참여, 사회⋅기술 시스템론 등의 이론  논의와 외국 사례 소개에 비해 실제 한국

의 신 장에서 시민참여가 신의 방향결정이나 지식생산에 기여하는 경험을 살펴본 

연구가 다는 은 무척 아쉽다. 그동안 시민들이 과학기술정책 결정과정에 참여하는 다

양한 시민참여방식을 과학기술의 민주주주의를 강조하던 학자들이 주도 으로 실험해 온 

것처럼, 시민들의 지식과 가치가 기술 신에 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의 시민참여를 

고안하고 구 하는데 신연구자들의 실천 인 노력이 요구되는 시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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